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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

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serve the normal economic activity and to delivery the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rivacy 

inform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suppor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laws and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in the major countries by analyzing the laws and organizations. At las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tasks to support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Keywords: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privacy(data) protection policy

I. 서  론

현대는 정보화사회로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IT 기술발전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실시간으로 얻

을 수 있다. 하지만 정보취득의 용이성은 개인정보침

해라는 부작용의 측면도 존재한다[1].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의 삶의 방식, 기업 활동,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편

리성이 제고된 반면에, 이러한 발전 과정에 개인정보

접수일(2012년 3월 7일), 수정일(2012년 5월 2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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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개인정보의 사용

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증가하였

고 해킹기술도 고도로 발전하여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건1)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목적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기

1) 최근 민간기업 해킹사례들을 보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

출되고 있는 것을 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도 옥션해

킹사건으로 고객정보 1,800만 건, 2010년도 교육청 전

자도서관 시스템 서버해킹사건으로 초중고학생 636만 

건, 2011년도 신세계쇼핑몰 390만 건, 현대캐피탈 175

만 건, 한국엡손 35만 건, SK컴즈(네이트) 3,500만 건, 

넥슨 1,320만 건 등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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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OECD
가이드라인 

제1조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정보주체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나 

확인가능한 정보

프랑스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 제4조

형식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처

리하는 정보

독일
연방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가능한 

정보주체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

한 일체의 정보

영국
개인정보보호

법 제1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로부터 신원이 확인가능한 

생존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

미국

프라이버시

보호법

Sec. 552a

개인(미국 시민 또는 법적으로 영

주권이 인정된 외국인)에 대한 기

록(정부기관에 의해 유지, 수집, 

사용 또는 배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의 항목, 수입 또는 집합)

일본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 

제2조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

보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

[표 1] 국제기구 및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정의업이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에 고객의 신뢰

성 저하로 인하여 기업이미지가 크게 타격받을 수 있

다. 최근 들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개

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소송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이 판결되는 점을 감

안할 때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경영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민간부문 기업들의 경쟁 심화에 따라 개

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의 위탁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에 접근 및 

취급 가능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

용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 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정보의 활용이 

개인정보침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2].

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

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보보호의 필요성을 살

펴보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가는 어떠

한 역할이 필요한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별 정

책의 차이와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들

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개인정보보호의 정의와 필요성

2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개인정보의 보

호와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과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개념은 학자 또는 국가별 관련 법률 등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개인정보를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

계, 학력·경력·재산상태,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개인

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라고 정

의한다[3]. Bob & Jane은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름, 신용카드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의 

건강, 신체상태,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4]. 국

제기구 및 국가별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표1]과 

같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개

인정보보호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

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

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2)이 폐지되고 2011년 3월

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

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으로 개인정

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개인을 식

2) 공공기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화상 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이고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

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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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 유형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

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

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

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

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

연기 및 미납의 수,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이름, 직무수

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

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

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 통화내용, 로그파

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

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자료 : KISA 보호나라(www.118.or.kr) 

[표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3)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개인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과 종류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

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개인정보보호의 이해당사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는 직

3)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서 이용될 경우 당사자인 정보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관련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

고 할 수 있다.

접적으로 개인정보의 주체인 시민(citizen), 개인정

보의 이용자인 기업(business)과 공공기관(public 

agency), 개인정보보호를 규제하는 정부(govern-

ment)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논의에 있어 이

러한 이해당사자들의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개인정보 주체인 시민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

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다양한 

인적 정보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 때문

에 시민들은 정보제공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다음

으로 개인정보 이용자인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다. 

기업은 개인들이 제공해 주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통해 이윤창출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공

공서비스를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정보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의 정보수집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정보

의 오·남용에 대한 유혹 도 증가하였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적인 정보보호 정책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며, 다른 한편 정부 규제

를 받게 된다. 끝으로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역시 개인의 정보들을 안전하게 수집하여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

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5].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대응

하여 정부는 다양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각종 

정부 규제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

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벽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식 역시 

지양해야 한다. 즉,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간

기업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규제정책이 적절히 혼합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이 개인정보보호의 1차

적 책임을 지는 자율적 통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민간자율에 의해 운영되는 규칙이나 행동준칙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원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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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측면 세부적인 정책

법률･제도적 측면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기본권보호로서의 인권보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정보자원인 지적재산권의 보장 및 관리

기술적 측면 정보시스템 보안정책 보안기술,  응용서비스기술, 기반기술 등

산업･경제적 측면
전자상거래 정책 전자서명, 암호시스템 등 사이버 환경조성

정보보호 기술정책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표준화 등

행정･문화적 측면 정보보호 문화 및 협력 정책 건전한 사이버환경 및 정보보호마인드고취

[표 3] 기존의 정보보호정책 접근방법

[그림 1] 개인정보 침해건수

자료: e-나라지표(www.index.go.kr), 국가정보보호

백서(2011)

2.3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다음의 관리과정을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은 크게 4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보호해야 할 개

인정보와 관련된 업무와 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영

향평가 및 위험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전주기에 대한 유출가능성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선택하는 위험관리활동이 있다. 다음으로, 

선택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집행하고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통해 인식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

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과정에서 성과측

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점을 파악 및 보완

하는 활동이 있다[7]. 

개인정보는 과거에는 단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제한되었지만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간

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요소이며,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 기업 활동에

도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활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

보의 유출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피해는 심각한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과 유출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된 경우

에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인 개인정보의 침해가 

2010년 5만 4천 건에서 2011년도 12만 2천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터넷 사용 증가, 정부의 

전자정부(e-government) 추진 등 등 정보화의 빠

른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개인

정보가 개인의사에 반하여 광범위하게 유출 또는 오·

남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

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일상화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감시

행위로부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호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8]. 

III. 선행 연구 및 연구 분석틀

3.1 선행연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들은 분야별로 많이 있

었으며, 먼저 법률·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와 관련된 법률적인 해석을 위한 연구들이다. 두 번째

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안기술, 컴퓨팅 보안과 관련

된 연구들, 다음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민간기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들과 

기업의 전략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9].  

3.2 선행연구 보완 및 연구의 필요성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연구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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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차원의 정책을 논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이나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제한적인 수준

에서 논의가 되었다.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정책의 하

위정책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

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보완하고 체계적

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등 전담법률

의 마련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이 그것

이라 하겠다. 

먼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려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령이 체계적으로 제정이 필요하다. 공공부

문 또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활용에 대

한 규제를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4) 제1항에 

의해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또한 제3항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

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논의하는 것은 침해하는 경

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

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핵심적인 부분

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를 이용

을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렵고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기관에서 관

리하는 것은 불균형을 이루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을 분명하게 언급하

고 있다. 이 지침은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완전히 

4)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

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

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기능적 독립성(with complete independence)을 

강조하고 있는데 감독기구의 의사결정이나 조치에 대

하여 외부에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0].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의 존재의의는 

정부나 기업에 의한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로부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서 개인정보처리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감독하며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다. 개

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효과적인 정보보호의 통제에 

그 존재의의가 있으며,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결정권

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불가결한 조

건이다.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개인정보보

호기본법을 제대로 실행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공공기관, 정

부부처 등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의한 위법한 개인

정보처리로부터 개인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규제의 문제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기하며 기업의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리되 그 

독점적 이해나 개인정보침해의 본질적 욕구를 제어하

는 제3의 공공적 감시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필요

하다[11].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가이

드라인 제정 등 통합적 규제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이

를 토대로 개별 분야별 상황에 맞는 규제 틀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런 규제 틀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이다. 

[그림 2] 연구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개인정보를 위

한 법률체계와 전담조직을 통해서 국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직접규제 

유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 및 전담조직이 

존재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규제 유형으로 개

인정보보호만을 위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 영역별로 해

당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하고 전담조직이 아

닌 기존의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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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해당국가

직접규제 유형

(Direct-regu

latory type)

기본법

(일반법) 존재

독립된 

전담조직 

존재

유럽(프랑스, 

독일, 영국)

자율규제 유형

(Self-regula

tory type)

개별법만 존재

기존 

행정기관에서 

관리

미국, 일본

[표 4] 개인정보보호정책 국가별 유형 분류

민간부문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개인정

보보호법 제정을 분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정책을 나

눠서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정책

4.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률

2011년 3월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

계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으며 공공부문

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민간부

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여행업, 백화점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일반법으로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3월 29일「개

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고 하겠다. 

4.1.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제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본

법’,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지식경제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법무부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부문별 

개별법 체계로 이루어져 소관부처 중심으로 정책수립

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별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행

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7개 부처, 38개 법률

에 규정되어 추진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개

별법에 의한 규제는 법적용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dead zone)5)가 발생하였다[9].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를 보면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가 상

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보호 되지 않는 사각지대

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자료: e-나라지표(www.index.go.kr),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4.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주요 내용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공포된 개인정보보호

법은 2011년 9월 30일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인

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공공과 

민간의 공통된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개인정보를 안전

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적·기술적 보호대책이 시행

되었다. 또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본적 권리와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

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각급기관 간에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였고, 법령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기존의 ‘공공기관의 

5) 피해구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을 대상

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을 심의하였다. 기존 

개인정보 법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

고에 대응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많은 부분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개별법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등 처리단계별 

공통기준이 없어 상이하게 처리되어 정보제공자와 정보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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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제정 이전 법제정 이후

규제대상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

단체 등으로 확대

보호범위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

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

호대상에 포함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

◦공공부문, 정보통신 등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처리기

준 존재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

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 별도 동의, 법령에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정)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

무화 대상 확대(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자 포함)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및 

영향평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협의파일 관보 공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민간은 자

율시행)

유출 통지 ◦관련 제도 없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시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 및 적

극적 사후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의 신고의무 규정

위원회

및 

분쟁조정

◦국무총리소속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부문 정책 심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민간분야 분쟁조정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미도입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정책심의ㆍ의결 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20인 이내(모든 

공공·민간 포함)

◦단체소송/집단분쟁조정 도입

자료: 김상광(2011)

[표 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법적용 의무대상자기 모든 공공기관･사업자

로 확대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와 피

해구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부

분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별법 폐지로 인한 사회

적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법보다 특별히 보호수준을 높

이거나 낮출 특수성을 인정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공통기준을 정립하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

록 하고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 했다.6) 셋

6)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공공기관은 ‘소관업무수행’

째, 개인정보 암호화, 민감 정보･고유 식별정보 처리 

등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

리를 위한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

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

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 개인정보 처

리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자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

정자격을 가진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를 지정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

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경

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하도

록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신설하였다.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제한 없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

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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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넷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권,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도입 등 피해구제를 이전

보다 강화했다.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다수에게 소액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로 개인정보 유출대응을 보다 강화하였

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대

한 권익침해행위는 형사처벌에 처하고, 단순 절차규정 

위반 또는 법적 기준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7)하도록 

하였다[12]. 

4.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4.2.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의 전담조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수집·처

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

호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

인 사항을 심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의견 제시 및 권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역 심각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외 제공,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

설 또는 권한 없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의 

유출･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

인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 탈

의실 등 CCTV 설치위반 등 처리기준 위반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정보파일 보유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한 내용 등을 공고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

비, 계획 수립,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를 취

한다. 공공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안전

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수

립·공고하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목적 이외로 이용

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IT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

치를 해야 한다[13]. 개인정보 주체는 처리정보에 대

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안전부

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사실에 대

한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민간부문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 

역할을 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방송

통신위원회가 규제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

자 이외에도 정유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24

개 업종은 동 법률을 준용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규제하

였다. 개별법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인정보와 관

련된 사항이 있었다.

4.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

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조치 권고권을 신설하였다. 개인정보보

호위원회는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 영

향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장

관급) 1명, 상임위원(차관급)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8)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

8)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

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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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규제대상

(개인정보 

정의)

∙식별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

보호 범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가능한 조직화된 

개인기록의 묶음(기능․지리적 집중여부는 

무관)

법

률

주요 

법률

∙EU지침에 맞는 입법 의무화

  - 프랑스 :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독일 : 연방정보보호법/영국 : 데

이터보호법

법률 

체계
∙단일법이 일반적이나 국가별 상이함

특  징

∙국가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일원화된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구 및 EU

지침에 맞는 법 제정 의무

∙EU보호체계보다 미흡한 국가로의 개인

정보 이전금지

조

직

규제 

주체

∙국가주도 : 국가별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추진 

기구
∙국가별 상이한 추진기구

기

타

기 술

∙EU 연구개발조직에 의한 체계적 기술개발

∙회원국간 R&D 역량 강화 및 결속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

인력

양성 등

∙회원국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노력 추

진(Safer Internet 등)

자료 : 행정안전부(2011)

[표 7]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

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 5인을 추천하도록 하

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

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정부는 국회심사과정에서 야당과 시민

단체의 의견과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독립기구에 준하

는 대정부 감시기능과 견제기능을 부여하였다. 즉 헌

법기관과 부처, 지자체가 개인정보업무 처리를 해태하

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기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매

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 

중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V.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보호정책 

5.1 유럽 개인정보보호 정책

5.1.1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헌

장, 협약, 지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한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에서 각 회원국이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이나 결정을 제정하

고 있다. 첫째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약은 1981년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9)라는 협약을 제정하였고 주요 목적

은 데이터 자동처리장비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 

및 기업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에서 프라이버시 침

해 위험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다. 동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Addi-

tional Protoca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garding supervisory authorities and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

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

호의 보장 등의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더불어 협약에 서명

한 회원국은 협약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따르

는 법을 제정의무 등을 규정

transborder data flows는 각 회원국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담당하고, 조사권 등을 가지는 독립된 감

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제3국으로 데

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해당국이 적정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침으로는 1995년에 

Directive 95/46/EC가 제정되었는데 회원국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

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2년에 제정된 Di-

rective 2002/58/EC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전기통

신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을 가지고, 통신상

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밀의 유지 및 통신사업자의 개

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보호 그리고 통신에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을 규제하고 있다. Directive 

2006/24/EC는 데이터 보유에 대한 감청 대상정보를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이메일서

비스 제공자, 인터넷 전화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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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통신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EU의 개인정

보보호 관련 규범들은 EU 외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보호나 EU 내부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

스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비자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같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

정보보호 지침들에서 대상범위 확대 등 개정으로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14]. 

최근의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주요사항

은 [표 7]에 정리되어 있다[15].

5.1.2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5.1.2.1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Commi s s i o 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

s)10)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독립행정

기관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위원들은 그 자

격이나 직위 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입법․사법․행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이루어져 강력한 권한과 위상을 

바탕으로 프랑스 내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이끌어나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는 강

한 독립성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

고, 위원의 3분의 2 정도가 의회나 법원에 의해 선출

되고 자신을 임명한 자 또는 소속기관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

으며 정부의 장관 등도 어떠한 이유로 위원회의 활동

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정보처리자

유위원회11)는 1978년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금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문제, 의료정보보

호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의 등록 및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독립 법정규제기구로서, 부당한 정보

10)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cnil.fr

11) 정보처리 내지 정보축적에 관하여 확인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프랑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

보처리 및 축적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접수를 통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처리과정을 규

제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보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보처리에 관

한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다.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담당

하고 상담, 자문, 검토 및 제안 등 정보제공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처리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적․공적 

자유를 보호하여야 할 주된 임무를 지니고 있다[15].

5.1.2.2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독일은 현재 연방과 주차원에서 각각 개인정보보호

법12)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직들이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현재 16개 주에서 개

인정보보호 전담조직들은 주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부 영역을 제

외한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감독기구를 

각 주마다 설치하여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

해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브레멘, 함

부르크 등의 주에서는 주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민

간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규제하고 있다13).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14)는 1977년 연방정보보

호법 및 1996년 전자통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에

서 정한 조직이다.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는 연방정

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의회(하원)에서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선출된 자는 연방 대통령이 임

명한다. 커미셔너는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임기는 5

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연

방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 내무부장관의 행정관리상의 

감독을 받으며, 예산도 연방내무부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커미셔너는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커미셔너는 1인의 독임제 기구이다. 커미셔너는 

조직상으로는 연방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기

능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장의 임명방

12) 독일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1970년 Hessen 주의 정보

보호법과 1974년 Rheinland-Pfalz주의 정보남용금

지법에 이어,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

nschutzgesetz)을 제정함으로써 일찍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체계를 마련한 국가이다. 

13)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사

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나,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각 주에서 설립한 

민간 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

너는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 연방정부 산하단체, 연방

법원, 여러 주에 걸쳐 사업하는 우편이나 통신업자 등

에 대해서만 관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사회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연방 커미셔너가 

개입하고 있고 환자, 사고, 연금보험, 실직보험과 관련

된 정보영역에 대해서도 관할하는 등 점차 그 업무범위

가 확장되고 있다

14)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bfd.bund.d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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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규제대상

(개인정보 정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의료기록 등 개인

의 기록

보호 범위

∙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구조화된 수동 파일링 시스템을 구성하

는 개인정보

법률

주요 법률
∙프라이버시법/전자정부법/전자통신 프

라이버시법

법률 체계 ∙개별법주의

특  징

∙영역별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별법적 접근

으로 사회적․문화적 특수성 반영 가능

∙민간부문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부는 

자발적 참여 유도)

조직

규제 주체
∙민간주도 : 정부지원 및 민간 기구(경

영개선이사회 등)

추진 기구
∙예산관리국(OMB)

∙연방거래위원회(FTC)

기타

기 술

∙대학중심의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프로

젝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제도마련을 

위한 각종 TFT 설립 등

인력양성 

등

∙연방사이버서비스(FCS: Federal Cyber 

Service)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자료 : 행정안전부(2011)

[표 8]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식, 예산편성 등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커미셔

너는 연방의 공공기관이 연방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이 준수여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

하여 조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조사기

관을 대상으로 질문조사권, 관련 서류에 대한 서류열

람권, 피조사기관에 자유로운 출입권을 가진다. 연방

정보보호청은 조사결과 법위반의 경우에 당해 공공기

관에 결과통보 및 시정권고를 한다[16]. 

5.1.2.3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관(Data Protection Com-

missioner)15)는 1998년 정보보호법 및 2000년 정

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감독기구로서, 정보

보호감독관은 여왕의 특허장에 의해 임명되며 65세 

미만의 자로 5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두 차례에 걸쳐 

재임이 가능하다.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관은 독립기구

로 임금 및 연금은 하원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조성

된 통합기금에서 지급된다. 또한 활동을 위한 예산은 

의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내무부가 지원하며, 정보

보호감독관은 각종 활동에 대해 의회에 직접 보고한

다. 정보보호감독관은 행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으로 독립성과 자

율성이 보장된다. 영국의 정보보호감독관이 활동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8년 정보보호법이고 민간과 

공공부문, 자동화된 개인정보파일 및 수기파일에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진 개인정보보호관

련 기본법이다. 따라서 정보보호감독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고 규제할 뿐 아니

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

료정보, CCTV, 신용정보, 교육정보, 정보통신분야, 

근로자 정보, 다이렉트 마케팅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각종 지침이나 규약의 제정을 통해 

관할하고 있다[16].

15)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dataprotection. gov.uk, 영국(UK)

은 1984년부터 정보보호등록관을 설치하여 자국 내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사전 등록함

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보호등

록관은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증대하여, 1998년에는 

전면 수정된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에 따라 정보보호감독관(Data Protection 

Commissioner)로 개칭되고, 2000년에는 정보공개

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라 정

보커미셔너로 변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5.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없지만, 각 영역별로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범이 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

를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일반 법률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부는 사회적인 변화나 기술 진보에 따라 개별 영

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별법적인 접근방식으

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원래 민간 부문의 사적 자

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기 때

문에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입법체계로 개인정보

를 보호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1974년도 프라이버

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이 적용되어,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분리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 영역별

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규제됨에 따라 포괄적인 개인정

보보호 전담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민간부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만 법제정을 통해 규제를 하는 자율규제 방식



934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을 통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은 [표 8]과 같다.

5.2.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국은 다양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이

용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별 접근방

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17].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은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이 없는 대신에 각 분야

에서 개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는 개별법 주

의의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1970년대 프라이버

시 권리를 최초로 입법화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일

반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금융, 정

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의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

식은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별법적 접

근과 대응이 용이한 반면에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해

당 분야의 이익단체들에 영향을 받기 쉬워 정보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규제방식에 있어서 정부의 입

법, 집행, 평가에 구분을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의

해 자율규제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유도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보고 있다[14].

최근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입법동향은 

최근 지속적인 사이버 범죄의 대상인 ID 도용문제와 

위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보호범위가 확대되거나 규정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구현요구를 포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영역별로 확

대 및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5.2.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분리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 영역별로 입법과 

규제됨에 따라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관리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16))에서 프

16) 연방예산처(OMB)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1999년에 

각 공공기관의 시행방침을 조화시키기 위해 예산관리처 

라이버시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정

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예산관리처는 예산

관리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연방거래위원

회17)(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아동

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소비자신용정보, 공정한 거래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

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알리

는 역할을 하고 있다.18)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거래

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

조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하

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

한을 가진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침

해나 법위반사실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기도 하는

데, 이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바로 제재를 내리지는 않고 접수된 

민원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명령을 내린 뒤, 당해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르겠다는 자발적인 동의의사를 

확인하여 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러한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거나 연방법원에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

우 법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구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중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 연

방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에 프라이버최고담당관(Chief Counselor for 

Privacy)을 두었으나, 부시행정부에서 폐지되었다(한

국전산원, 2004).

17) 연방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의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적절한 경쟁관

계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미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다.

18) FTC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하고 있는 법률

로는 Gramm-Leach-Bliey Act와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아동온라인프라이버

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 있다. Gramm-Leach-Bliey Act에 따라, 위

원회는 금융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알리는 규범 및 금

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행정적․기술적․물리적 안

전조치를 확보하는 규범을 실행하고 있으며, 공정신용

보고법 및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를 보호하는 각종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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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규제대상

(개인정보 정의)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보호 범위
∙자동․수동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정보

법률

주요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체계 ∙기본법+개별법

특  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공공․민간을 

포괄적 규율(행정기관은 개별법으로 

규율)

∙독립된 감독기구의 부재

조직
규제 주체

∙민간 주도 : 정부지원 및 민간 기구(정

부가 인정한 개인정보보호단체)

추진 기구 ∙총무성/내각부

기타

기 술

∙민간연구소 중심의 기술개발 연구 수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문별 암호, 인

증기술, 개인정보보호 대책사업 연구개

발 진행

인력양성 

등

∙정보윤리교과과정 개설

∙자격제도 정비

자료 : 행정안전부(2011)

[표 9]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각종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기도 한다[16].

5.3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5.3.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일본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

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를 시작하였고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요구에 대응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를 추진하여 2003

년 5월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다.19) 일본은 공

공 및 민간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자 민간

부문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 행정기관의 일반법에 해당되는 ‘행정기관

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일본은 민간

부문에서 22개 분야에 걸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정책을 수행하면 된다. 해당분야가 존재하지 

19) 2003년5월 23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이 참의

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5월말 공포되었다. 이들 개

인정보보호 관련 5개 법률은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

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18].

않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

하다[17]. 

일본은 OECD나 EU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제 지

침을 수용하여 일반법과 개별법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개인정보

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22개 분야에서 가이드

라인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범위를 과도하지 않는 범

위에서 규정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

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5.3.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집행기관으

로서 독립된 포괄적인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

고, 각 개인정보 취급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실태

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소관사업의 주무장관이 

직접 집행 및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집행 및 감독기

구는 여러 행정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2003년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심사회설치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

기관의 자문과 개인정보보호 사무를 처리하는 정보공

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가 설치되었다. 정보공개·개인

정보보호심사회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

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문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조심심의를 담당한다. 반면에 민간부

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미국과 같이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각 개별법 또는 해당영역을 담당하

는 주무부처가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무부처의 주무대신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민간부문의 

‘인정개인정보호단체’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개인정

보의 적정한 취급을 지원하고 확보할 목적으로 활동하

는 단체이다. 이들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또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

은 소비자 문제제기를 원만한 해결 및 피해구제를 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7].

VI.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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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법 전담조직

유

럽

프

랑

스

◦기본법 존재

 - 1978년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전담조직 설치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

회는 총17명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독립행

정기관

  * 공공․민간부문의 개인

정보처리의 등록 및 법

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

는 독립 법정규제기구

 - 부당한 정보처리 위협으

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과 개인적․공적인 자

유를 보호하여야 할 주

된 임무

독  

일

◦기본법 존재

 - 1977년 연방정보보호

법(개인관련정보의 처

리로 인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 

보호)

  * 연방과 주차원의 각 개

인정보보호법 존재

◦전담조직 설치

 -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

너, 1인의 독임제 기구

  * 조직상으로 연방내무

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기능상 독립적으로 수

행가능토록 청장의 임

명방식, 예산편성 등

에서 법적으로 보장

 -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불만이

나 민원신고를 접수·처

리하고, 관할 영역기관

들의 개인정보처리현

황을 점검하고 조사․

감독

영  

국

o 기본법 존재

 - 1998년 정보보호법

  * 민간과 공공부문, 자동

화된 개인정보파일 및 

수기파일에 모두 적용

되는 광범위한 적용범

위를 가진 개인정보보

호 기본법

◦전담조직 설치

 - 정보커미셔너(DPC)

  * 독립적인 행정기관으

로 독립성·자율성 보장

 -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에게 개인정보보호 권

리․의무를 알리고 법

규를 준수토록 지도․

감독

[표 10]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주요국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해외주요국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정

리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 현

황 및 과제를 정리하였다.

6.1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

6.1.1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법을 집행하는 

전담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다.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체계적인 성문법 등이 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률을 집행 및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을 중심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

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기본법 제정 및 

전담조직 구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는 반면에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

운 단점이 있을 수 있다. 

6.1.2 미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미국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

들과 달리 기본법 또는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

고 개별적인 영역별로 규제를 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

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정책만을 총괄하과 전담

하는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시장 또는 민간의 자율적인 보호노력을 장려하는 측면

이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 정책은 기술적으로 변화

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에 사전에 법률적인 기본법의 미존재로 인해 개인정

보가 침해된 경우에 명확한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

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기본법 전담조직

미국

◦기본법은 없고 개별법 

체계

 - 공공부문 :  1974년 프

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

 - 민간부문 : 연방거래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별도의 전담조직 

미설치

 - 공공부문 :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민간부문 : 연방거래위

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일본

◦공공부문 :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

한 법률’

◦민간부문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별도로 전담조직 

미설치

 - 공공부문 :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심사회

 - 민간부문 : 전담조직이 

없음(각 개별법 또는 해

당영역을 담당하는 주

무부처가 담당)

[표 11] 미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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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과 과제

6.2.1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

호정책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11년 3월에 제정에 따라 이를 전후로 하여 정책을 구

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주요국의 정책으로 구

분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미국과 일

본과 비슷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후로는 유

럽 국가들과 정책적으로 유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

겠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분 기본법 전담조직

‘11년 3월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

◦기본법 미존재

 - 공공부문 :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민간부문 :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담조직 미설치

 - 공공부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

위원회(국무총리 소

속하에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정책 및 제도 개

선, 처리정보의 이

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

조정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 민간부문 : 방송통신

위원회

‘11년 3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기본법 존재

 - 2011년 개인정보보

호법(3월 제정, 9월 

시행)

◦전담조직 설치

 - 개인정보보호위원

회(대통령 소속으

로 독립기구에 준하

는 대정부 감시기능

과 견제기능을 부

여)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등 주

요사항 심의

[표 1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6.2.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과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신설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보한 점이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정보보호의 이해당사자인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함

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조직적 차원의 다수의 과제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

바일 환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

해유형에 대비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공통

된 기준 마련 및 관련 영역별로 개별적인 법률 제․개

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일반법인 개인정보호호법과 기

존의 다수 개별법 간에 상충되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

적인 정비도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개인정보보호법

이 제정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또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관심도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전담조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되었지만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

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들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든 것을 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회 등 민간조직들

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전담 법률과 조직만으

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인력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생태계

(eco-system)20) 조성 및 선순환 구조를 마련도 중

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12].

VII. 결 론

7.1 연구함의

해외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을 정

리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규제 유형(Direct-regulatory Type) 또는 유

럽 유형(EU Type)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일반

법이 마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로 고

도의 독립성을 가진 전담조직이 존재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사전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20) 여기서 생태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전담

기관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보안산업의 활성화, 협회 등 민간기관의 자

발적 노력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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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유형이다. 다음으로는 자율규제 유

형(Self-regulatory Type) 또는 미·일 유형(U.S. 

& Japan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직접규제유형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

가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법 또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

별법이 존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

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

고 현행의 행정관리조직이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먼저 되

었고 또한 별도의 독립된 전담조직의 신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유럽과 경제적 교류를 하기 

위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법

률의 하위 부분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통

해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18].

우리나라는 2011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소위 전환

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제정 이전

에는 자율규제 유형 또는 미·일 유형에 해당하여 법률

체계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따라 해당영역별로 규

제하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규제하고 

별도의 전담조직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후

는 직접규제 유형 또는 유럽유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이 존재하고 

또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

설함으로써 공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관리하기 위

한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자율규

제 유형에서 직접규제 유형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표 13] 개인정보보호정책 유형별 장단점

 자료 : 이향수(2007)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해

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를 하는 시기에 있어 직접규제 유

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자율규제유

형에서 직접규제유형의 정책적 전환기에 있으며, 자율

규제유형보다는 보다 강화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시기

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현재의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적 변화 또는 기술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있어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적

으로 규제하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등 민

간부문의 자율규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따라

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 유형이 직접규제 

유형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19].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7.2 정책적 과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가자는 정부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정부평가 1위 및 반도

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분야의 세계적 위

상 구축 등 정보통신강국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인터넷을 통한 대량의 개

인정보유출사고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제대로 보호가 되

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관심이 많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과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등으로 형식적

으로는 해외 주요국에 견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

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

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식주의

(formalism)에 치우쳐 제도가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

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어렵게 제정하

고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후속 법령과 지침 등의 

제반조치사항의 이행 및 보완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방적 노력과 사후적 구제를 위

한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정부, 사업

자, 시민이 개인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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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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